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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선박연료공급업 정량공급 제도 도입

2.규제조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26조의5

3.위임법령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26조의5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5.21~2024.05.3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ᄋ(현황) 글로벌 고부가가치 항만 구현을 위해서는 선박연료공급

업 등 항만연관산업의 성장이 중요하나, 현재 우리나라 선박연료

공급업의 경우 별도의 성장동력 없이 정체 중인 상황

ᄋ(문제점) 국내에는 선박연료 공급 시 해외 선진항만(싱가포르

항, 로테르담항 등)과 달리 정량공급 등 체계화된 품질관리 시스

템이 부재

 - 이에 면세유인 선박연료유 불법유통이 만연하고 공급량 관련 

분쟁도 빈번해 국내 선박연료시장에 대한 대외 신뢰도는 매우 낮

은 실정

 - 또한, 정유업계, 선박연료공급업계, 선사 등 시장 참여자간 

불신으로 연료공급선 운송료 현실화에 대한 분쟁도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

ᄋ(개선방향)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정량공급(오차범위 ±0.5% 이

내) 의무 명시, 선박연료공급 선박의 정량공급 측정장비(질량유량

계) 설치, 정량공급 증빙자료 보관 의무 신설 등 선박연료 정랑

공급 제도를 도입하여 선박연료 공급산업을 선진화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도입

7.규제내용

ᄋ선박연료공급업 정량공급제도 도입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외국항행선박

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는 해당 선박연료를 공

급받는 자와 합의된 공급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인정하는 

오차범위에서 정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증빙자료를 갖춰야 함

 -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정랑공급 증빙자료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 사업등록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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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연료공급업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연료 정량 

측정장비를 갖추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ᄋ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외국항행선박

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선 : 총 280척*

  * 280척 : 전국 선박연료공급선 371척 – 30년이상 노후선박 91

척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외국항행선박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선

280척

9.규제목표

ᄋ 선박연료공급업 정량공급을 통한 선박연료 공급 서비스 품질 개

선, 선사, 정유사 등 신뢰 회복을 통한 산업 성장 및 상생협력 기반 

마련 등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ᄋ (비용 1)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에 따른 질량유량계 설

치 비용

  1) 1차년도(2026년) : 총 700억 = 총 280척 * 1척당 2.5억원

  2) 2차년도(2027년) 이후 : 매년 총 25억 = 매년 10척(280척/

내용연수 30년) * 1척당 2.5억원

ᄋ (비용 2)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에 따른 질량유량계 유

지보수 비용 : 매년 46.2억원 

  1) 46.2억 : 총 280척 * 1척당 2개 * 1년에 1회 검교정 * 1회 

검교정 비용 8,250천원

ᄋ (편익) 연료유 수급선박·공급선박  사운딩 시간 절약 및 분쟁 

발생 감소에 따른 비용 절약 : 매년 총 237억원

  1) (수급선박) 사운딩 시간 절약 : 연간 총 165억원

  2) (수급선박) 분쟁 대기 시간 감소 : 연간 총 13억원

  3) (공급선박) 사운딩 시간 절약 : 연간 총 55억원

  4) (공급선박) 분쟁 대기 시간 감소 : 연간 4억원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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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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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⑦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8조의2(보고ㆍ검사)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
송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만운
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⑩ (생략)
  ⑪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외국항행선박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항
행선박에 공급하기로 정한 선박연료 공
급량보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
용 오차범위를 벗어나 미달되거나 증
가시켜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⑫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박연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범위 이내로 공급(이하 
“정량공급”이라 한다)하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
기기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공급 장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⑬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제12항에 따른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로 측정한
측정결과 자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
야 한다.

  ⑭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항행선박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
자에 대하여정량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
하여 제12항에 따른 선박연료 공급량 측
정기기 설치 여부 및 제13항에 따른 측
정결과 자료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⑮ 제14항에 따른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보고ㆍ검사) 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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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사업장ㆍ사무실, 부선ㆍ예선 등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보유 장
비 및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
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
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관리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
당하는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 5. (생 략)
  ② (생 략)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2. (생 략)
  <신 설>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6조의3제12항에 따른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 같은 조 제
13항에 따른 측정결과 자료의 보관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표본조사에 관
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권한등의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4. (생 략)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

---------------------------------------------------
---------------------------------------------------
---------------------------------------------------
---------------------------------------------------
-. ----- 제2호의2, 제3호 또는 제5호-----
------------------------------------. 

  1. ~ 2. (생 략)
  2의2. 제26조의3제13항에 따른 측정결
과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측
정결과를조작하거나고의로훼손한경우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벌칙) ------------------------------------

----------------------------------------------------
---. 

  1. ~ 1의2. (생 략)
  1의3. 제26조의3제12항에 따른 선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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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2. (생 략)

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아니
하고 선박연료공급업을 한 자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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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현황) 글로벌 고부가가치 항만 구현을 위해서는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연관산업의 성장이 중요하나, 현재 우리나라 선박연료공급업은

별도의 성장동력이 없이 정체 중인 상황

ㅇ (문제점) 국내는 선박 연료공급 시 해외 선진항만(싱가포르항, 로테르담항 등)과 
달리 정량공급 등 체계화된 선박연료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재

  - 이에 면세유인 선박연료유 불법유통이 만연하고 공급량 관련 분쟁도 
빈번해 국내 선박연료시장에 대한 대외 신뢰도는 매우 낮은 실정

  - 또한, 정유업계, 선박연료공급업계, 선사 등 시장 참여자간 불신으로
연료공급선 운송료 현실화에 대한 분쟁도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

ㅇ (개선방향)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정량공급(오차범위 ±0.5% 이내) 의무 명시, 
선박연료공급 선박 정량공급 측정장비 설치, 정량공급 증빙자료

보관 의무 신설 등 선박연료 정랑공급 제도를 도입하여 품질관리 강화 등 
선박연료공급 산업을 선진화하고 산업 전반에 공정시장 질서를 확립하며
업계간 상생협력 문화를 촉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선박연료공급업 정량공급 제도 도입

내용
정량공급 측정장비 구비, 증빙자료 보관 의무 신설, 

위반 시 등록취소 및 벌금 부과

규제대안2

대안명 해당 없음

내용

규제대안1 외 별도 규제대안이 존재하지 않음

 ※ (참고) 「석유사업법」은 석유사업자(주유소 등)

의 등록기준(주유기 1대 이상) 및 정량미달 판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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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대안의 비교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3. 규제목표

 o 선박연료 공급체계 선진화를 통한 선박연료공급 서비스 품질 개선, 
이해관계자간 신뢰 회복 및 상생협력 문화 구축 등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선박연료공급업체, 
정유사 등

ㅇ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 및 운
송료 현실화 등을 위한 해수부, 
선박연료공급업계, 정유업계간
의 “선박연료공급업 상생협약
서” 체결(’17.11)
ㅇ ‘22년도 선박연료공급업 상
생협약회의 개최(’22.1.13)
ㅇ 선박연료공급 품질관리제도 
마련 관련 회의 개최(’22.4.27)
ㅇ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
입 관련 산업계 간담회 개최
(’22.5.31, ‘22.10.24)
ㅇ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
입 등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23.4~5) 실시

정 량 공급 제 도 
도입을 통한 
면세유 불법유
통 근절, 운송
료 현실화 등 
선 박 연료 공 급
업 공정시장질
서 확립 및 상
생협력 문화 
확산 필요

정량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입안 

추진

위의 판단기준(계량기의 사용오차)을 통해 주유 시 

계량기 사용을 간접적으로 의무화하고는 있으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석

유 제품의 판매자가 아닌 단순 배송업자로서 「석

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석유사업법」에 따른 간접적 계량기 설치 의무

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실제로 「항만운송사업법」

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선에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선박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최소한의 규제비용으로 정책목적
의 직접적 달성이 가능

정량공급 측정장비 설치를 위해 피
규제자의 비용 투입이 수반됨

규제대안2 해당 없음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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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본 규제는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정량공급 의무 명시, 정량공급
측정장비 설치 및 관련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ㅇ 현재 만연한 선박연료유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 공급량 관련 분쟁
발생 예방, 이용자(선사 등) 신뢰 회복 및 이해관계자간 상생 협력

문화 구축 등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목적·수단 간 타당성이 비례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본 규제는 선박연료 정량공급 의무 명시, 정량공급 측정장비 설치

및 관련 증빙자료 보관의무 신설에 관한 것으로 기술기준이나 시험·
검사·인증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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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영향평가

    본 규정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체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업자간 차별성은 없어 경쟁에 대한 영향은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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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체는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본 규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음.

  관련하여, 해수부에서는 재정당국 협의를 통해 선박연료 정량공급

측정장비(질량유량계) 설치 지원사업(예 : 국비 지원율 50%) 예산 확보 등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량공급 제도와

연계하여 운송료 현실화 등 업계간 상생협력 문화 구축을 유도할 예정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통계자료 확보 및 사업별 데이터 추출의 어려움

④ 대상 업종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체

⑤ 예비분석내용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체는 사실상 모든 

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실익이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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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본 규제는 선박연료공급선에 대해 정량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공급량 
측정장비 설치 의무화 등에 관한 것으로 특별히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시장 진입제한 및 사업자간 경쟁 제한적 규제에 해당하지 않고, 
신산업 분야와 관련이 없어 시장유인적 규제 설계에 해당사항이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정량공급 제도 정착 및 실효성 확보, 기존 측정장비 설치자와의 형평성 등 
고려 시 본 규제는 일몰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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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

현재 만연한 선박연료 면세유 불법 유통 근절, 선박연료 공정시장 
질서 확립 및 업계간 상생협력 문화 도입 유도 등을 위해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측정장비 설치 및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와 무관함

유연한 
분류 
체계

-

현재 만연한 선박연료 면세유 불법 유통 근절, 선박연료 공정시장 
질서 확립 및 업계간 상생협력 문화 도입 유도 등을 위해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측정장비 설치 및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와 무관함

네거티브
리스트 -

현재 만연한 선박연료 면세유 불법 유통 근절, 선박연료 공정시장 
질서 확립 및 업계간 상생협력 문화 도입 유도 등을 위해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측정장비 설치 및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와 무관함

사후
평가관리 -

현재 만연한 선박연료 면세유 불법 유통 근절, 선박연료 공정시장 
질서 확립 및 업계간 상생협력 문화 도입 유도 등을 위해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측정장비 설치 및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와 무관함

규제
샌드박스 -

현재 만연한 선박연료 면세유 불법 유통 근절, 선박연료 공정시장 
질서 확립 및 업계간 상생협력 문화 도입 유도 등을 위해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측정장비 설치 및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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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선박 벙커링 선진국인 싱가포르는 선박연료산업의 대외신뢰도 제고

및 국가 전략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2015년 세계 최조로 선박급유선에
질량유량계(MFM, Mass Flow Meter)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 
제도를 시행 중으로, 이를 통해 벙커링업체 및 선사 비용(인건비 등) 절약, 연
료 공급량 관련 분쟁 감소, 벙커링 매출 증대 등으로 연간 매년 5,929만∼1
억 4,658만US$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은 2015.1.1.부터 벙커링 면허를 취득하려는 모든 벙커바지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벙커바지에 대해서는 2016.12.31.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

  ** Singapore Standards Council of Enterprise Singapore, 2020

  - EU는 ‘계측기에 대한 EU의 명령(Directive of EU on Measuring Instruments : 

MID)’으로 유럽 각국의 항만들이 MFM 사용을 촉진하도록 계측장비에

대한 형식을 승인하였으며, 아직 의무사용을 별도로 법제화하지는 않음

  - 로테르담·앤트워프 항만당국은 해당 항만 내 작업하는 선박연료공급선(총
톤수 3백톤 이상)에 대해 2026.1월부터 질량유량계 설치를 의무화(‘23.10
월 발표)

o 타법사례

  - 「석유사업법은」 석유사업자(주유소 등)에 대해 사용공차(0.75~2%)를

벗어난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국석유관

리원에 위탁) 등은 석유사업자의 정량미달 판매행위 여부 등을 검사하고 관
련 위반행위를 공표할 수 있음

   * 정량공급 측정장비 설치를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유소 등록기준(주유기 

1대 이상) 및 정량미달 판매행위의 판단기준(최대 허용오차, 0.75~2%)을 통해 주유소에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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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으며, 해당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최대허용오차 기술기준(0.5~1%)을 충족해야 함

  ** (참고) 금번 규제의 당사자인 선박연료공급선은 「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석유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석유산업법」에 따른 석유사업자가 판매자

라면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체는 배송업자에 해당함)

 - 「액화석유가스법」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자에 대해 허용오차
(1.5%)를 벗어난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 등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미달 판매

행위 여부 등을 검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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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면세유인 선박연료유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및 운송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해수부, 선박연료공급업계, 정유업계간에 “선박연료공급업 상생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17.11), 금회 정량공급 제도 도입은 전단 상생협약서 및 이후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는 건으로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을 확보한 상황임

   * '22년도 선박연료공급업 상생협약회의('22.1.13), 선박연료공급 품질관리제도 마련 관련 

회의('22.4.27),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 관련 산업계 간담회('22.5.31), 선박

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 관련 산업계 간담회('22.10.24) 등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향후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신설조항에 근거하여 선박연료 정량공급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표본조사 결과의 대외 공개, 위반 업체 사업등록 취소 및 벌금 부여 등 
제재를 실시할 예정으로 행정적으로 집행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선박연료공급업체의 정량공급 측정장비 설치를
적정 수준에서 일부 지원할 예정으로 재정적 집행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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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 및 운송료 현실화 등을 위한 해수부, 선박연료
공급업계, 정유업계간의 “선박연료공급업 상생협약서” 체결(’17.11)

ㅇ ‘22년도 선박연료공급업 상생협약회의 개최(’22.1.13)

ㅇ 선박연료공급 품질관리제도 마련 관련 회의 개최(’22.4.27)

ㅇ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 관련 산업계 간담회 개최(’22.5.31, ‘22.10.24)

ㅇ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 등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정부안) 
발의('23.12.14, 의안번호 25927)

ㅇ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 등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정부안) 
재발의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24.5.21~5.31)

2. 향후 평가계획

ㅇ 선박연료 정량공급 측정장비 설치·운영 시범사업(‘24.下~ 예정) 관련

효과성 검증 실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량공급 제도의 실효성 및

이행가능성 검증, 보완과제 발굴 등을 지속 실시할 예정

3. 종합결론

ㅇ 현재 국내에 만연한 선박연료유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 국내 선박연료 
공급시장의 공정시장질서 확립 및 대외 신뢰도 회복, 업계간 상생

협력 문화 정착 유도 등을 통해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을 통한 
체계적 품질관리체계 확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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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 : 선박연료공급업 정량공급 제도 도입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05,972.17 41,310.72 64,661.45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122,918.93 -122,918.93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105,972.17 164,229.65 -58,257.48

기업순비용 64,661.45 연간균등순비용 9,325.42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4 2028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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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선박연료공급업 정량공급 제도 도입>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선박연료공급업체

활동제목 정량공급 측정장비(질량유량계) 설치 비용

비용항목 설비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8 70,000,000,000 58,699,294,052

2029 2,500,000,000 2,006,127,616

2030 2,500,000,000 1,919,739,346

2031 2,500,000,000 1,837,071,144

2032 2,500,000,000 1,757,962,817

2033 2,500,000,000 1,682,261,069

2034 2,500,000,000 1,609,819,205

2035 2,500,000,000 1,540,496,847

2036 2,500,000,000 1,474,159,662

2037 2,500,000,000 1,410,679,103

합계 92,500,000,000 73,937,610,861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1차년도(2026년) 700억원 = 280척 * 1식(MFM 2개) * 2.5

억원

2차년도(2027년) 이후 = 매년 25억원 = 10척 * 1식(MFM 2

개) * 2.5억원

근거설명

<정량공급 측정장비(질량유량계) 설치비용>

ᄋ 규제 시행 1차년도(2028년) 비용: 70,000,000,000원 =  정량

공급 측정장비(질량유량계) 설치 대상 연료공급선 총 280척 

× 질량유량계 설치 1식(질량유량계 2개 + 계측용 컴퓨터 등 

부속설비) × 질량유량계 1식(질량유량계 2개 + 계측용 

컴퓨터 등 부속설비) 설치단가 250,000,000원

 - 질량유량계 설치대상 선박 : 총 280척 = 전국 선박연료공급선 

371척 – 30년 이상 노후선박(질량유량계 설치 곤란) 91척

   * 참고 : 현재 국내 항만의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선박연료 

공급의 약 97%는 국내 4대 정유회사(SK, 현대오일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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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GS칼텍스)가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4대 정유

회사는 현재 연료유 품질 기준 유지, 운송 사고 발생 시 

해상 유류 유출 우려 등으로 각 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선령 30년 초과 선박과는 선박연료 운송 계약을 맺지 

않고 있어(각 정유회사 유선 확인, 해수부) 선령 30년 초과 

노후선박은 현재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선박연료 공급 작업에 

사용되고 있지 않음(현재 선령 30년 초과 선박은 내항선박에 

대한 선박연료 공급 또는 소규모 해상 유류저장소, 불법

유통 면세유 비밀 보관 창고 등의 역할로 사용 중). 이에 

금번 규제대안 분석 시 선령 30년 초과 선박연료공급선은 

애당초 신설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검토 과정

에서 일체 제외함

  - 1척당 질량유량계 설치내역(1식) : 질량유량계(Mass Flow 

Meter, MFM) 2개 + 계측용 컴퓨터 등 부속설비 1식

   * 통상 선박연료공급선은 유종별로(MDO, HFO 등) 선박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선박 1척당 2개의 연료공급창을 설치하며, 

각 연료공급창당 MFM 1개 라인을 설치하고, 해당 전체 

MFM 2개 라인에 대해 계측용 컴퓨터 등 부속설비는 선박당 

1개만 설치하면 됨

  - 질량유량계 1식(MFM 2개 + 계측용 컴퓨터 등 부속설비 1식) 

단가 : 총 2.5억원(Endress Hauser 등 글로벌 시중 공급업체의 

실거래단가* 참조)

  * Bunker Metering System 1식(DN150(MFM) 1라인 + DN100(MFM) 

1라인 + 계측장비(Bunkering Metering Computer, BMC))(Endress 

Hause社) : 부가세 미포함 시 188,000$(244,400천원), 

부가세 포함 시 206,800$(268,84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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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상단 견적서('23.6 기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음

 참고 2) 장비 설치 후 시운전(Commisioning) 등 기술 지원 

비용은 상단 견적서 장비 금액에 포함됨

 참고 3) 질량유량계 도입 1식 비용은 상단 견적서 상 

268,840천원이나(부가세 포함), 규제 도입 전 공공기관(미정)을 

통해 일괄 구매 추진하여 단가 인하추진할 계획인 점 고려하여 

구매 1식 비용을 2.5억원(견적서 비용 2.7억원 대비 93%)으로 산정

  ※ 물품 구매 관련 공공 입찰 시 낙찰하한율(87.5%) 및 통상 

국가기관 계약 시 계약 체결되는 낙찰가율 범위(90~95%) 

고려 시 규제비용 계산 시 단가액(2.5억원)을 견적서 비용

(2.7억원) 대비 93%으로 산정한 것은 통상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참고 : 현재 아국 선박연료공급업계는 기업 규모가 

영세하고, 금번 도입되는 MFM 설치 의무화 규제와 관련하여 업계 부담 

최소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 차원에서 관련 규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초기 연도 및 향후 10년 동안 MFM 구매 단가를  

적정 가격 내로 인하하여 MFM 제조업체가 국내 선박연료공급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MFM 제조업계-선박연료공급업계-연구기관 

협의체 구성, MFM 공급 단가 적정성 확인을 위한 선박연료공급업계와의 공동 

검토 실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할 예정임)

  ※ 구체적 구매절차(안) : 공공기관을 통한 일괄 구매 수요 

제출(선박연료공급업체 → 공공기관) → 일괄 구매 공개경쟁 

입찰 공고(공공기관, 국내외 질량유량계 제조사 및 공급사 참여) 

→ 질량유량계 일괄 구매 단가 계약 체결(공공기관 ↔ 낙찰기업) 

→ 질량유량계 개별 구매 계약 체결(선박연료공급업체 ↔ 낙찰

기업) 및 보조금 신청(선박연료공급업체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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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단 구매절차(공공은 공동 구매를 통해 하향된 가격으로 단가계약만 

체결하며, 실제 구매는 개별 선박연료공급업체가 낙찰기업과 체결) 고려 시, 

민간(선박연료공급업체)에 구매 관련 별도로 중간비용(수수료 등)이 

발생하지 않음

  ※ (참고) 해수부에서 민간사업자의 원활한 규제 이행을 위해 

질량유량계 설치 비용의 50%를 국비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아직 재정당국 협의 전으로 관련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아 관련 보조금 지급액은 금번 비용 계산 시 

고려대상에서 제외함

ᄋ 규제 시행 2차년도(2029년) 이후 비용: 매년 2,500,000,000원 

=  규제 시행 1차년도(2028년)에 정량공급 측정장비(질량

유량계)를 설치 완료한 연료공급선 총 280척의 내용연수

(30년)을 고려한 연도별 선박 공급 감소(△9.3척 → 올림 

10척)만큼 신규 연료공급선의 시장 신규 진입을 가정한 

연도별 신규 설치대상 선박 10척 × 질량유량계 설치 1식(질

량유량계 2개 + 계측용 컴퓨터 등 부속설비) × 질량유량

계 1식(질량유량계 2개 + 계측용 컴퓨터 등 부속설비) 설

치단가 250,000,000원

 - 1척당 질량유량계 설치개수(1식) 및 질량유량계 1식당 

설치단가 근거 설명은 상단과 동일

(정량)영향집단명 선박연료공급업체

활동제목 정랑공급 증빙자료 구비 비용

비용항목 운영

비용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0(0)

근거설명

ᄋ 비용 금액 미계상 사유 :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질량유량계

(Endress Hauser, Emerson)는 공급 완료 후 공급 내역을 

자동적으로 티켓(하단 사진 참조) 형태로 이용자(선사, 연료

공급선사 등)에게 현장에서 발행하며, 관련 데이터는 변조 

불가능 방식으로(시스템 접속 장비 Sealing 등) 저장됨.

ᄋ 연료공급선사는 상단에 따라 발행된 티켓 및 데이터를 정량

공급 증빙자료로 당국에 제시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별도의 

인력 및 비용 투입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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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영향집단명 선박연료공급업체

활동제목 정량공급 측정장비(질량유량계) 유지보수 비용

비용항목 운영

비용 32,034,562,872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정량공급 측정장비(질량유량계) 설치 연료공급선 총 280척(4
대 정유회사의 운송 계약 체결 기준에 따른 실질적 내용연수 
30년을 고려하여 매년 약 10척씩 감선 및 동일한 척수가 신
규 진입함을 가정하여 전체 척수는 매년 일정하게 유지됨을 
가정)×1척당 질량유량계 설치 개수 2개×매 1년 질량유량계 
검교정 1회 실시×질량유량계 검교정 1회 단가 7,500천원
(280*2*1*8250000)

근거설명

- 질량유량계 설치대상 선박 : 총 280척 = 전국 선박연료공급선 

371척 – 30년 이상 노후선박(질량유량계 설치 곤란) 91척

   * 참고 : 현재 국내 항만의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선박연료 

공급의 약 97%는 국내 4대 정유회사(SK, 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가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4대 정유

회사는 현재 연료유 품질 기준 유지, 운송 사고 발생 시 

해상 유류 유출 우려 등으로 각 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선령 30년 초과 선박과는 선박연료 운송 계약을 맺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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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므로 현재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선박연료 공급에 사용

되고 있지 않음(이에 현재 선령 30년 초과 선박은 내항선

박에 대한 선박연료 공급 또는 소규모 해상 유류저장소, 

불법유통 면세유 보관 창고 등의 역할로 사용 중). 이에 

금번 규제대안 분석 시 선령 30년 초과 선박연료공급선은 

애당초 신설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검토대상

에서 제외함

  ** 4대 정유회사의 운송 계약 체결 기준에 따른 실질적 내용

연수 30년을 고려하여 매년 약 10척씩 감선 및 동일한 

척수가 신규 진입함을 가정하여 전체 척수는 총 280척이 

매년 일정하게 유지됨을 가정

 - 1척당 질량유량계 설치개수 : 총 2개(연료공급창 당 1개씩 

설치 필요한 점 고려하여 1척당 2개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1년 중 질량유량계 검교정 횟수 : 총 1회

   * 현재 싱가포르(MPA)는 벙커링 선사에 대한 규제 지침인 

SS(Singapore Standard) 660(2020)을 통해 1차연도에는 

분기별로 1회씩, 2차연도에는 반기별로 1회씩, 그 이후에는 

매년 1회씩 영점 검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질량유량계에 

대한 국가인증기관인 한국인정기구(KOLAS)는 질량유량계에 

대해 18개월마다 교정을 권장 중 → 전단을 고려하여 해양

수산부는 산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관련 질량유량계를 1년에 1회씩 검교정하도록 제도화 

검토 예정인 바, 금회 규제비용 산출 시 질량유량계 검교정 

주기는 1년에 1회로 설정

 -질량유량계 1개당 검교정 단가 : 8,250,000원(부가세 포함)

   * Endress Hauser 견적서(하단) 참고

  ** 상단 견적서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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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편익

(정량)영향집단명 선박연료공급업체

활동제목
MFM 설치에 따른 해상 대기시간(사운딩 실시, 수량 분쟁 발
생) 감소

편익항목 사운딩 소요시간 및 분쟁 시 대기 시간 절감

편익 41,310,723,001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외국항행선박 연간 벙커링 횟수*현재 벙커링 1회당 사운딩 
소요시간*시간당 선박연료공급선 선원 인건비) - (외국항행
선박 연간 벙커링 횟수*MFM 설치 후 벙커링 1회당 사운딩 
소요시간*시간당 선박연료공급선 선원 인건
비)(30294*2.5*15280000/209-30294*0*15280000/209)
(외국항행선박 연간 벙커링 횟수*현재 벙커링 당 분쟁 발생 
비율*분쟁 발생 시 해상 대기시간*시간당 선박연료공급선 선
원 인건비) - (외국항행선박 연간 벙커링 횟수*MFM 설치 
후 벙커링 당 분쟁 발생 비율*시간당 선박연료공급선 선원 
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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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4*0.27*1*15280000/209-30294*0.08*1*15280000/
209)

근거설명

<MFM 설치에 따른 해상 대기시간(사운딩 실시, 수량 분쟁 

발생) 감소>

ᄋ 연도별 편익 : 매년 5,957,800,674원 

 ① 사운딩 소요 시간 감소 : 5,536,989,474원 = {국내 입항 

외국항행선박의 연간 벙커링 횟수 30,294회 * 현재 

MFM 미설치에 따른 벙커링 1회당 사운딩 소요시간 2.5

시간 * 시간당 선박연료공급선 선원 인건비 73.1천원} 

- {국내 입항 외국항행선박의 연간 벙커링 횟수 30,294회 

* MFM 설치 시 벙커링 1회당 사운딩 소요시간 0시간 * 

시간당 선박연료공급선 선원 인건비 73.1천원} 

  1) 국내 선박연료공급선의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연간 벙커링 

횟수 : 2022년 선박급유 환급 건수(한국석유관리원)

   * (참고) 현재 국내에 입항한 선박에 대한 벙커링은 거의 

대부분(약 97%) 국내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

뱅크, S-OIL 등 4대 정유회사)가 공급하고 있으며, 정유사는 

외국항행선박에 유류 공급 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위해 

세관 및 한국석유관리원에에 적재확인서를 제출하여 환급

대상 수출물품 확인을 받고 있음(해당 적재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는 공급횟수가 국내 선박연료공급선의 외국항행선박 

벙커링 횟수와 거의 동일하다고 간주 가능) 

   * (참고) 현재 4대 정유회사는 연료유 품질 기준 유지, 운송 

사고 발생 시 해상 유류 유출 우려 등으로 각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선령 30년 초과 선박과는 선박연료 운송 

계약을 맺지 않고 있어(각 정유회사 유선 확인, 해수부) 선령 

30년 초과 노후선박은 현재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선박연료 공급 

작업에 사용되고 있지 않음(현재 선령 30년 초과 선박은 내항

선박에 대한 선박연료 공급 또는 소규모 해상 유류저장소, 

불법유통 면세유 비밀 보관 창고 등의 역할로 사용 중). 

이에 상단 외국항행선박 대상 선박연료 공급 횟수는 모두 

현재 선령 30년 이하 선박이 시행한 실적으로 간주 가능하므로, 

금번 선박연료공급업체 편익 분석 시, 질량유량계 설치 

비용 분석 시 제외한 노후(선령 30년 초과) 선박 비율을 

적용하여 감할 필요는 없음

  2) MFM 미설치에 따른 사운딩 소요시간 : 연료 공급 전 

사전준비 작업 시 80분, 마무리 작업 시 7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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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연료유공급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방안'(2022, 한국

항만경제학회) 연구용역 시 업계 설문조사 결과

  ** 사운딩(sounding) : 연료탱크에 측정 스틱(자)을 집어

넣고 눈금의 높이로 측정하며, 해당 측정치(부피)를 온도, 

습도, 밀도, 공기주입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산표에 따라 

질량 단위로 환산(시간이 다량 소요되며, 외적 영향에 

따라 측정 오차가 매우 크고, 기상 악화 시 작업 불가)

  3) 시간당 선박연료공급선 인건비 : 73,100원 = 300~500톤급 

선박연료공급선 통상 승선 선원(선장 1, 항해사 1, 기관사 1, 

갑판부 부원 1, 기관부 부원 1)의 월평균임금 합계(총 

15,280천원)을 월 근무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 월평균 임금 : 2022년 한국선원통계(2021.12.31 기준)의 

평균 임금표 중 (6) 내항 급유선(Bunker Supply 

Vessel, Coastal Vessels)의 직종별 월평균 임금

 

  4) MFM 설치 후 사운딩 소요시간 : 0시간

   * MFM 설치 시 신뢰도 높은 코리올리(Coriolis) 방식의 

질량유량계로 실시간으로 변조 불가능 방식으로 질량 측정 

및 결과값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운딩 방식은 불필요(미실시)

 

  ② 분쟁 발생에 따른 대기 시간 감소 : 420,811,200원 = 

{외국항행선박의 연간 벙커링 횟수 30,294회 * 현재 벙커링 당 

분쟁 발생 비율 27% * 분쟁 발생 시 해상 대기시간 1시간 

* 시간당 선박연료공급선 선원 인건비 73.1천원} - {외국

항행선박의 연간 벙커링 횟수 30,294회 * MFM 설치 후 

벙커링 당 예상 분쟁 발생 비율 8% * 분쟁 발생 시 해상 

대기시간 1시간 * 시간당 선박연료공급선 선원 인건비 

73.1천원}

  1) 국내 선박연료공급선의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연간 벙커링 

횟수 : 2022년 선박급유 환급 건수(한국석유관리원)

   * 상단과 동일

  2) 현재 벙커링 당 분쟁 발생 비율 : 27.0%

   * 선박연료유공급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방안'(2022, 한국

항만경제학회) 연구용역 시 업계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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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FM 설치 전 분쟁 발생 시 해상 대기시간 : 1시간

   * 싱가포르에서 선박연료공급선의 MFM 설치 의무화 후 정책 

결과를 분석한 "Singapore Bunkering Industry Case 

Study : Economic Benefits of Technical Reference(TR) 

48 : 2015 Bunker mass flow metering" (2020, Singapore 

Standards Council, Enterprise Singapore)의 MFM 설치 전 

벙커링 업체(1.5~3시간) 및 선사(0.5~3시간)의 평균 분쟁

시간 통계 및 국내 관련 업체 문의 결과 등을 토대로 설정

  4) 시간당 선박연료공급선 인건비 : 73,100원 = 300~500톤급 

선박연료공급선 통상 승선 선원(선장 1, 항해사 1, 기관사 1, 

갑판부 부원 1, 기관부 부원 1)의 월평균임금 합계(총 

15,280천원)을 월 근무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 상단과 동일

  5) MFM 설치 후 벙커링 당 분쟁 발생 비율 : 8.0%

   * 싱가포르에서 선박연료공급선의 MFM 설치 의무화 후 정책 

결과를 분석한 "Singapore Bunkering Industry Case 

Study : Economic Benefits of Technical Reference(TR) 

48 : 2015 Bunker mass flow metering" (2020, Singapore 

Standards Council, Enterprise Singapore)의 MFM 설치 후 

벙커링 수량 분쟁 비율 감소율(70~75%)을 토대로 설정

 ** 8% = 기존 27% * 30%(100%-70%)

②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 편익

(정량)영향집단명 해운선사(국적, 외국적)

활동제목
MFM 설치에 따른 해상 대기시간(사운딩 실시, 수량 분쟁 발
생) 감소

편익항목 사운딩 소요시간 및 분쟁 시 대기 시간 절감

편익 122,918,934,739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외국항행선박 연간 벙커링 횟수*국내 입항 외국항행선박 중 
국적선사 운항선박 비율*현재 벙커링 1회당 사운딩 소요시간
*시간당 용선료(달러)*1,300원) - (외국항행선박 연간 벙커
링 횟수*국내 입항 외국항행선박 중 국적선사 운항선박 비율
*MFM 설치 후 벙커링 1회당 사운딩 소요시간*시간당 용선
료 ( 달 러 ) * 1 , 3 0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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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4*0.393*2.5*10219/24*1300-30294*0.393*0*1021
9/24*1300)
(외국항행선박 연간 벙커링 횟수*국내 입항 외국항행선박 중 
국적선사 운항선박 비율*현재 벙커링 당 분쟁 발생 비율*분
쟁 발생 시 해상 대기시간*시간당 용선료(달러)*1,300원) - 
(외국항행선박 연간 벙커링 횟수*국내 입항 외국항행선박 중 
국적선사 운항선박 비율*MFM 설치 후 벙커링 당 분쟁 발생 
비율*분쟁 발생 시 해상 대기시간*시간당 용선료(달
러 ) * 1 , 3 0 0
원
)(30294*0.393*0.27*1*10219/24*1300-30294*0.393*0.0
8*1*10219/24*1300)

근거설명

<MFM 설치에 따른 해상 대기시간(사운딩 실시, 수량 분쟁 

발생) 감소>

ᄋ 연도별 편익 : 매년 17,727,274,156원 

 ① 사운딩 소요 시간 감소 : 16,475,161,855원 = {국내 입항 

외국항행선박의 연간 벙커링 횟수 30,294회 * 국내 입항 

외국항행선박 중 국적선사 운항선박 비율 39.3% * 현재 

MFM 미설치에 따른 벙커링 1회당 사운딩 소요시간 2.5

시간 * 핸디사이즈 벌크선 시간당 용선료(425달러) * 환율 

환산(1,300원)} - {국내 입항 외국항행선박의 연간 벙커링 

횟수 30,294회 * 국내 입항 외국항행선박 중 국적선사 운항

선박 비율 39.3% * MFM 설치 시 벙커링 1회당 사운딩 

소요시간 0시간 * 핸디사이즈 벌크선 시간당 용선료

(425달러) * 환율 환산(1,300원)}

  1) 국내 선박연료공급선의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연간 벙커

링 횟수 : 2022년 선박급유 환급 건수(한국석유관리원)

   * (참고) 현재 국내에 입항한 선박에 대한 벙커링은 거의 

대부분(약 97%) 국내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

뱅크, S-OIL 등 4대 정유회사)가 공급하고 있으며, 정유사는 

외국항행선박에 유류 공급 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위해 

세관 및 한국석유관리원에에 적재확인서를 제출하여 환급

대상 수출물품 확인을 받고 있음(해당 적재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는 공급횟수가 국내 선박연료공급선의 외국항행선박 

벙커링 횟수와 거의 동일하다고 간주 가능)

  2) 국내 입항 외국항행선박 중 국적선사 운항선박 비율 : 39.3%

   * 2022년 국내 무역항 입항선박 총 72,637척 중 국적선사가 

운영하는(소유, 용선) 선박 총 28,544척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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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FM 미설치에 따른 사운딩 소요시간 : 연료 공급 전 

사전준비 작업 시 80분, 마무리 작업 시 70분 소요

   * 선박연료유공급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방안'(2022, 한국

항만경제학회) 연구용역 시 업계 설문조사 결과

  ** 사운딩(sounding) : 연료탱크에 측정 스틱(자)을 집어

넣고 눈금의 높이로 측정하며, 해당 측정치(부피)를 온도, 

습도, 밀도, 공기주입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산표에 따라 

질량 단위로 환산(시간이 다량 소요되며, 외적 영향에 

따라 측정 오차가 매우 크고, 기상 악화 시 작업 불가)

  4) 핸디사이즈 벌크선 시간당 용선료 : 2022년 국내 입항한 

외국항행선박(총 72,637척) 중 국적선사 운항선박

(28,544척)의 평균 총톤수(19,151톤)을 감안한 평균 선형

(핸디사이즈)의 평균 용선료(1일, 달러)를 1시간 단위로 환산

   * 핸디사이즈(Handysize) : 1만 ~ 3.5만톤급(DWT)

  ** 평균 용선료(Handysize, 3.2만 DWT, '23.4, 1일) : 10,219달러

(Clarksons Research, Shipping Review&Outlook, '23.4)

  5) MFM 설치 후 사운딩 소요시간 : 0시간

   * MFM 설치 시 신뢰도 높은 코리올리(Coriolis) 방식의 

질량유량계로 실시간으로 변조 불가능 방식으로 질량 측정 

및 결과값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운딩 방식은 불필요(미실시)

  ② 분쟁 발생에 따른 대기 시간 감소 : 1,252,112,301원 = 

{외국항행선박의 연간 벙커링 횟수 30,294회 * 국내 입항 

외국항행선박 중 국적선사 운항선박 비율 39.3% * 현재 벙커링 당 

분쟁 발생 비율 27% * 분쟁 발생 시 해상 대기시간 1시간 

* 핸디사이즈 벌크선 시간당 용선료(425달러) * 환율 환산

(1,300원)} - {외국항행선박의 연간 벙커링 횟수 30,294회 

* 국내 입항 외국항행선박 중 국적선사 운항선박 비율 39.3% 

* MFM 설치 후 벙커링 당 예상 분쟁 발생 비율 8% * 분쟁 

발생 시 해상 대기시간 1시간 * 핸디사이즈 벌크선 시간당 

용선료(425달러) * 환율 환산(1,300원)}

  1) 국내 선박연료공급선의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연간 벙커

링 횟수 : 2022년 선박급유 환급 건수(한국석유관리원)

   * 상단과 동일

  2) 국내 입항 외국항행선박 중 국적선사 운항선박 비율 :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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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단과 동일

  3) 현재 벙커링 당 분쟁 발생 비율 : 27.0%

  * 선박연료유공급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방안'(2022, 한국

항만경제학회) 연구용역 시 업계 설문조사 결과

  4) MFM 설치 전 분쟁 발생 시 해상 대기시간 : 1시간

   * 싱가포르에서 선박연료공급선의 MFM 설치 의무화 후 

정책 결과를 분석한 "Singapore Bunkering Industry Case 

Study : Economic Benefits of Technical Reference(TR) 

48 : 2015 Bunker mass flow metering" (2020, Singapore 

Standards Council, Enterprise Singapore)의 MFM 설치 전 

벙커링 업체(1.5~3시간) 및 선사(0.5~3시간)의 평균 분쟁

시간 통계 및 국내 관련 업체 문의 결과 등을 토대로 설정

  5) 핸디사이즈 벌크선 시간당 용선료 : 2022년 국내 입항한 

외국항행선박(총 72,637척) 중 국적선사 운항선박

(28,544척)의 평균 총톤수(19,151톤)을 감안한 평균 선형

(핸디사이즈)의 평균 용선료(1일, 달러)를 1시간 단위로 환산

   * 상단과 동일

  6) MFM 설치 후 벙커링 당 분쟁 발생 비율 : 8.0%

   * 싱가포르에서 선박연료공급선의 MFM 설치 의무화 후 

정책 결과를 분석한 "Singapore Bunkering Industry Case 

Study : Economic Benefits of Technical Reference(TR) 48 

: 2015 Bunker mass flow metering" (2020, Singapore 

Standards Council, Enterprise Singapore)의 MFM 설치 후 

벙커링 수량 분쟁 비율 감소율(70~75%)을 토대로 설정

 ** 8% = 기존 27% * 30%(100%-70%)

③정부 : 

□ 편익

(정량)영향집단명 정부(중앙정부)

활동제목 면세유 불법유통 차단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

편익항목 국세 수입 증가

편익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연간 불법유통 면세유 금액(최소 추정치)×선박용 중유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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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국세 수익의 규제영향분석의 편익 미인식
(300000000000*0.12*0)

근거설명

<면세유 불법유통 차단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 내역>

ᄋ 총 편익 : 0원 = 연간 불법유통 면세유 금액(최소 추정치) 

300,000,000,000원×선박용 중유 세율 약 12%×국세 수익의 규

제영향분석 편익 미인식(0%)

 - 연간 불법유통 면세유 금액 : 선박연료공급선 과당경쟁 심화, 

정유사-대리점-선박연료공급선박업체간의 다단계 계약구조 

및 현실성 없는 낮은 운송료(소요액의 약 50% 수준) 등으로 인해 

면세유 불법유통을 통한 선박연료공급 업계의 손실보전 

관행이 고착화된 실정으로, 현재 선박연료유 면세유 불법

유통금액은 연간 약 3∼4.5천억원으로 추정되며(관계기관, 

업계 관계자 등) 금회 편익 계산 시에는 보수적으로 최소치인 

3천억원을 산정

 - 선박용 중유 세율 : 선박용 중유(B-C유)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1L당 17원 개별소비세가 정액 징수되며, 「교육세법」에 따라 

1L당 2.55원의 교육세가 정액 징수되고, 전단 유류세액을 

포함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10% 징수됨. ‘23.2월 OPINET에 공시된 선박용 중유 대리점 

공급가격(1L당 916.6원)을 기준으로 할 때 선박용 중유의 

대리점 공급가격에 대한 세율(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은 

약 12.3%으로 계산되는 점을 고려하여 금회 편익 계산 시 

불법유통 면세유에 대해 과세 시 징수가능한 국세 수입 금액은 

불법유통 면세유 금액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설정함

  ※ 질량유량계와 면세유 불법 유통 근절 관련 인과관계 설명

   -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질량유량계(Endress Hauser, 

Emerson)는 공급 완료 후 공급 내역을 자동적으로 티켓 

형태로 이용자(선사, 연료공급선사 등)에게 현장에서 발행하

며, 관련 데이터는 변조 불가능 방식으로(시스템 접속 장

비 Sealing 등) 저장됨

   - 향후 항만당국 또는 세관에서 상단 질량유량계 측정 

자료(실제 연료공급량)과 기타 자료(세관 신고 공급량, 정

유사 수취 당시 연료량 등)와의 대조를 통해 면세유 불법 

유통 여부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현재 만연한 면세유 불법 유통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 가능

    * 싱가포르는 자국 내 선박 연료공급업선에 대한 M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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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의무화(신규 업체 : 2015년~, 기존 업체 : 2017

년~)를 통해 기존 자국내 선박연료유 시장의 불투명성, 

불법성 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평가

  ** 관련 : Singapore Bunkering Industry Case Study : 

Economic Benefits of Technical Reference(TR) 48 : 

2015 Bunker mass flow metering (2020, Singapore 

Standards Council, Enterprise Singapore)


